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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입장 (총 2매) 

사드 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 한다

정부는 오늘(7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졸속배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음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배치부터 서두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드는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높이고 북핵·미사일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사드 배치를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사드 배치 졸속 강행과 가동을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연

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

력 대응의 성격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급기야 오늘 사드 발사대 4기

의 졸속 강행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조기 배치에 관련한 진

상 규명의 입장을 밝혔지만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인해 그나마 있던 사드 배치 연기를 

위한 명분마저 사라져 버렸다.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내세워 임시 배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구 배치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

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

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주민들과 시민사회에 대

한 강제 진압의 행태를 보인 정부가 과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제대로 나설지 의문이

다. 정부는 사드의 졸속 강행과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에 대한 무기적 효용성을 재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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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사드 한 개 포대로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에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

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이지,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압박카드도 아니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

할 수단도 아니다. 국제적인 대북 공조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는 시민사회의 지적

에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졸속 강행으로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

의 협조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강대강 

맞대응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

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다.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채 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강대강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할 뿐이다. 안보 위기 상황

에서 정부와 국회,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